
(

 

우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길 26 

 

한국노총 907

 

호 /  

 

담당 

 

교육선전실 /  

 

전화 (02)  6277-2187 /  

 

팩스 (02)  6277-2190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고연봉제 

 

밀어붙이는 

 

정부

 

공공기관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지난 22

 

일 

 

우리 

 

연맹의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3

 

일 

 

금융노동자, 

 

오늘(27

 

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8

 

일 

 

보건의료노조, 29

 

일 

 

한국노총 

 

공공연맹의 

 

전면 

 

파업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일방

 

적이고 

 

강제적인 

 

해고연봉제, 

 

퇴출제와 

 

민영화에 

 

맞선 

 

공공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다.

 

문제는 

 

정부다. 

 

법률로 

 

정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노정직접대화를 

 

요구

 

하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랬던 

 

정부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

 

국민을 

 

볼모로 

 

한 

 

불

 

법파업’

 

을 ‘

 

엄단’

 

하겠다는 

 

판에 

 

박힌 

 

협박과 

 

여론몰이에만 

 

골몰한 

 

채 

 

정작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

 

여년동안 

 

공공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 

 

성과측정의 

 

공정

 

성과 

 

객관성이 

 

무너지면서 

 

줄서기 

 

문화가 

 

만연해있고, 

 

무엇보다도 

 

개인과 

 

사업장, 

 

공공기관간의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돼 

 

있다.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을 

 

도입했던 

 

일부 

 

국가에서도 

 

성과연봉제

 

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결론에 

 

따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고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주도

 

해왔던 

 

민간부문에서조차 

 

성과연봉제가 

 

성과보다는 

 

폐해가 

 

크다는 

 

결론에 

 

따라 

 

대부분 

 

폐지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부터 

 

강제적으로 

 

도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공공기관의 

 

도입을 

 

통해 

 

전 

 

산업에 

 

확산시키려는 

 

재벌대기업의 

 

민원해소 

 

차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것이다. 

 

뿐만아니

 

다. 

 

에너지공기업의 

 

기능조정을 

 

빙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 

 

또한 

 

재벌대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반국민적 

 

정책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공, 

 

의료, 

 

금융 

 

노동자의 

 

파업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위협받게 

 

될 

 

국민의 

 

생명과 

 

안

 

전, 

 

그리고 

 

국가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임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정당한 

 

노동자의 

 

권

 

리인 

 

것이다.

‘

 

불법파업 

 

엄단’ 

 

운운하며 

 

노동자를 

 

위협하고 

 

책임을 

 

전가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도입한 

 

성과

 

연봉제를 

 

전면 

 

무효화하고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연맹은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철회, 

 

그리고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철회를 

 

위해 

 

금융과 

 

공공

 

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과 

 

금융노동자들

 

의 

 

파업대오를 

 

엄호하고 

 

힘 

 

있게 

 

결합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

 

년 9

 

월 27

 

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